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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 과학기술 통합의 준비 

정선양1) 

1. 동서독 과학기술 통합의 단계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시작된 동독의 변화에서 통일의 완성까지는 1년도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 짧은 기간에 동서독 관계 당사
자들은 상호협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동독에 당국은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인 
협력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독-독 협정(Deutsch-deutsche Kooperation)의 "국가적으로는 분단되어 있으나 친구처
럼 묶여 있다."(staatlich getrennt, aber freundschaftlich verbunden)는 모토가 동서독의 협력 및 통합을 촉진하였다. 

1990년 3월 18일 동독의 국민투표가 있은 이틀 뒤 서독의 Bonn에서는 "독일 통일로 가는 길(Fahrplan zur deutschen 
Einigung)"이라는 문건을 가결하였고 7월초의 경제/화폐 통합을 유도하였다. 이에 화답하여 새로 조각된 동독정부는 동독이 독
일 헌법 23조에 기초하여 서독에 편입할 것을 결정하였고, 새로 구성된 동독의회는 이를 2/3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 결과 동독의 과학기술기관들도 그동안의 "상호분리에서 협력"으로부터 "협력에서 통합"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Mayntz
(1994)는 동서독의 이같은 협력과 통합의 노력을, 베를린 장벽 붕괴이후 1)동서독 협력기, 2) 과학기술 통합 준비기, 3) 동독의 
국가혁신체제 평가기, 4) 과학기술 통합 실천기, 5) 통일독일 공공연구의 안정발전기의 5단계 과정으로 나누고 있다. 이 과정에 
따라 변환의 관리주체, 구조, 방향들이 바뀌게 되었다. 

한반도와 같이 통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입장에서는 과학기술통합에 있어서도 "동서독이 어떠한 준비를 하였는가"가 매우 중
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점에서는 결국 과학기술통합은 과학기술협력의 문제로 귀착되며, 이에 따
라 동서독이 과학 기술통합을 위해 어떠한 협력을 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동서
독의 과학기술 협력의 현황, 그리고 통일이 이루어지기전에 동서독 관련기구들이 어떠한 준비를 하였는가를 심도있게 살펴보기
로 한다. 

2. 동서독 과학기술협력 

1) 과학기술협력의 개관 

동서독 과학기술협력기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 11월부터 동독의 총선이 실시되어 통일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1990년 3
월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2)이 시기의 특성으로는 먼저, 동서독 연구원들간의 個別接觸이 증가하였다. 대표적인 협력 방안으로 
연구원들의 상호방문이 증가하였으며 이들간의 자발적인 공동연구계획이 수립되었다. 두번째로, 서독지역의 공공연구기관들 및 
연구진흥기관들도 기존에 시행하던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동독지역의 연구기관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동독 연구기관들에 대한 지원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독일의 가장 중요한 연구 진흥기관인 독일연구협회
(DFG)는 1990년 1월에 "연구협력 진흥 프로그램"(Program zur Foerderung der Forschungskoopertion)을 시행하였으며, 
아울러 동서독 학자들이 연계를 이루어 신청하는 동반연구 과제신청(Tandem-Antraegen)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작하였다. 두
번째로, 막스플랑크 연구협회(MPG)는 동독출신의 연구원들을 방문연구원(Gastwissenschaftler)으로 활용하여 이들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였으며 동독 연구 기관들의 기자재 현대화를 지원해 주었다. 세번째로, 프라운호퍼연구협회(FhG)와 대형연구기관
(GFE)들도 동독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들이 지원한 수단을 유형별
로 나타내면 동독 연구기관에 대한 프로젝트의 제공, 동독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의 수행, 동독 기관으로부터의 수탁연구의 수
행, 동독 연구기관에 대한 자문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과학기술통합의 전체적인 문제를 관장하는 서독의 연방연구기술부(BMFT)도 이미 통일 이전인 1987년에 동독과 "과학기술협
력 촉진 프로그램"(Programm zur Foerderung der wissenschaftlich-technischen Zusammenarbeit)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
하여 통일전에도 동서독의 과학기술협력이 많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연방연구기술부는 동서독의 과학기술협력을 전담할 局단위
의 정부조직을 설치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동서독 과학기술 협력의 가장 큰 특징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分權的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서독의 
개별 연구기관3) 및 연구진흥기관들4)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동독의 연구기관들과 협력을 추진하였다. 여기에 정부의 적
극적인 관리 및 통제가 없었다. 개별 연구원 혹은 연구집단들은 상당한 정도의 독립적인 입장에서 상호접촉할 수 있었고, 협력에 
관한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었다. 서독의 개별연구소들도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연구기자재, 전문서적 등을 동독의 연구
기관들에게 제공하였다. 서독의 연구진흥 기관들은 독자적으로 또한 경쟁적으로 동독지역 연구기관들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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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추진하였다. 이같은 협력에 있어서 동서독 기관들의 자발적인 지원 및 협력의 노력은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및 통합에 있어서 

좋은 시사성을 제공해준다. 

2) 과학아카데미의 자발적인 노력 

한편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통일이라는 거대한 도전적 상황 속에서 동독 과학기술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요소인 과학아카데
미(AdW: Akademie der Wissenschaften)는 스스로 改革의 노력을 기울였다.5) 동독의 과학아카데미(AdW)는 독자적으로 서
독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과학아카데미(AdW) 및 산하의 연구기관들은 베를린 장벽 붕괴 직후인 1989년 10월부터 상당
히 많은 개혁을 계획하였다. 예를 들면, 각각의 개별 연구기관들은 과학 아카데미 경영진에 독자적인 개혁의 계획서를 제출하였
고, 스스로의 비민주적, 정치적인 색채를 탈피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위한 선언문의 낭독까지 있었다. 이같은 동독 과학
아카데미의 개혁 노력은 경영층의 노력, 산하 연구기관 차원의 노력, 개별연구원들의 노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① 경영층의 노력 

과학아카데미 경영진은 비록 수동적이었지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변환의 노력을 시작하였으며 약간의 준비를 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직후인 1989년 10월 31일에 과학아카데미 경영층(Praesidium)은 모든 종업원에게 보낸 편지
에서 主語를 생략한 책임이 모호한 형태로 그동안의 과학원의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민주적이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유
감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경영진은 그동안 과학아카데미가 지녀왔던 문제점인 自律性의 결핍, 연구기자재의 부족 및 노후화, 연구원들의 국제과학
기술계에 대한 접근 제한, 기초연구의 파괴 등에 관해 스스로 비판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변환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하
였다. 이런 직후 과학 아카데미의 총회(Plenarsitzung)는 과학아카데미가 政堂 및 사회주의 기관들과 완전히 단절할것을 선언하
였다. 그러나 이같은 경영층의 변환 및 개혁의 노력은 외부의 정치적, 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한 受動的인 대응의 성격이 컸다. 

② 산하연구기관들의 노력 

과학아카데미(AdW) 산하 연구기관들도 강도 높은 자체 개혁의 노력을 기울였다. 앞에서 논술한 경영층의 개혁 노력은 주로 외
부 압력에 의한 것이었으나 여기에서는 내부의 자체개혁 노력이 많았다. 이는 주로 연구기관들의 연합회와 개별 연구기관들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 개별 연구기관의 자율성 차원 즉 연구의 자율성 확대 등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같은 산하 연구소 내부
의 합리적인 운영 및 자율성을 지향하는 논의에서는 과학아카데미 및 산하의 연구기관들의 운영이 서독의 막스플랑크연구협회
(MPG)의 모형을 지향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설득력을 얻었다. 

③ 개별연구원들의 노력 

개별 연구원 차원에서도 강도 높은 개혁노력이 있었다. 연구원 개인 차원의 개혁 노력은 일종의 해방(解放)을 위한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연구기관의 대표자들 회의는 AdW의 개혁, 공동의사결정, 과학과 사회의 새로운 관계 설정의 문제를 다룰 "과학 이니
시어티브 집단"(Initiativgruppe Wissenschaft)을 만들었다. 먼저 이 기구는 아카데미 산하 연구소 所長의 자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 이의(異意) 제기는 각 연구소들마다 계속적으로 추진되었고, 그 결과 일부 연구소들은 그동안 소장을 역임한 인사
들 중에서 명망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였으며, 전임소장들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거나 혹은 외부의 이해를 대변할 것 같은 사람들
밖에 없으면 개혁그룹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소장으로 선정하였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연구원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으며 연구에 대한 자유를 충분히 제공, 확보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었다. 

④ 과학아카데미 개혁노력의 특징 

이같은 노력의 결과 동독의 과학아카데미는 1990년 봄에 새로운 정관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정관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
의 타협의 산물이었다. 먼저, 과학아카데미 경영층은 정부로부터의 폭넓은 自治權의 획득과 정치적으로 규정된 산업계 재정에 대
한 종속 철폐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두번째로, 개별 연구기관들은 아카데미의 경영층으로부터 폭 넓은 獨立權을 획득하고자 노력
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별 종업원들은 아카데미 전체 및 연구소의 운영에 있어서 共同意思決定을 추구하였다. 이같은 다양한 사안
들 중에 아카데미의 외부에 대한 자주권 확대만이 의견합일이 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과학아카데미의 개혁 노력은 대단히 자생적(endogenous)이었고 주로 아카데미의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것
에 집중되었다. 여기에 외부로부터 강한 압력은 없었다. 이같은 개혁노력특성은 급진적이기보다는 천천히 진행되었다. 그 이유로
는 통일 이후 과학아카데미의 재정형편이 좋지 않아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변환을 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아카데미의 산하기
관들은 다른 조직 형태에 대한 경험이 적었기 때문이다. 즉, 아카데미의 개혁은 기존의 운영 엘리트들을 일소하고 새로운 경영진
으로 대체하는 출혈성의 혁명적 형태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대단히 조율된 전이(ein geordneter Uebergang)의 형태로 추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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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러나 이같은 개혁이 추진되어 새로운 정관, 아카데미 회장단의 새로운 선거 등이 추진될 때 과학아카데미를 둘러싼 政治的 環境
은 아주 빠르게 바뀌었다.6) 1990년 3월에 시행된 동독의 총선거(Volkskammerwahl)의 결과 행정부의 새로운 구성을 위한 정
치적 의사결정의 방향은 예상하지 못하게 "서독연방으로의 동등한 자격으로의 편입"(Konfoederation)에서 "흡수에 의한 통
합"(Integration durch Beitrtt)으로 급격히 전환되었다. 그 결과 동독은 자주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같은 변화를 충분히 인식
하지 못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과학아카데미는 生存의 問題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으며, 산하 기관들이 통일 독일의 기
관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관한 심각한 걱정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다. 

3. 동서독 과학기술통합의 준비 

1990년 3월 18일 이루어진 동독의 總選擧 이후 동서독 과학기술체제의 문제는 協力에서 統合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였다. 동독 
총선의 결과 동독국민들은 서독의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기독민주당(CDU)을 제1당으로 만들어 주었고 그동안 동독의 집권당에 
대해 대단히 적은 표를 줌으로써 동서독 통일에 대다수가 찬성하였다.(Mayntz, 1994: 63).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곧 
"通貨의 統合"이 단행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서독정부는 동독의 총선거 이틀 뒤에 1990년 7월 1일부로 동서독의 경제·화폐 통합

을 단행할 것을 가결하였다. 이어 4월 12일 동독에서는 獨逸 憲法 第 23組에 의거 동독을 서독에 編入(Beitritt)한다고 결정하였
다. 그러나 그 시점이 언제인가는 결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독일 통일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자 과학 아카데미의 미래는 점점 문제
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1) 서독정부의 입장 

통일의 주체인 서독은 과학아카데미의 운명이 통일 독일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왜냐하면 서독에서도 기초
연구는 정부가 지원하였기 때문이다. 서독의 관심사는 무엇보다 실용적, 재정적 측면에서 동독의 硏究能力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
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독에 대한 자료가 없었고 전문가도 없었다. 서독의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전문가들은 모두 서방에만 전
문성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동독의 과학기술 통계자료의 信賴性이 문제되었다. 그 결과 일부 연구기관들이 동독의 과학기술능력
에 대하여 추정을 하였으나 그 견해는 상당히 달랐다. 

먼저, "에어랑엔 사회와 과학 연구소"(Das Erlanger Institut fuer Gesellschaft and Wissenschaft(IGW))는 OECD기준에 의
해 동독의 연구개발능력을 추산하였다. 여기에 따르면 동독의 총 연구개발요원의 수가 약140,000명이고 그 중 과학아카데미에
는 24,000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통일이 되면 전체적으로 30,000명 정도의 연구개발요원이 초과되고, 그 중 20,000명은 
硏究員이라는 점에서 비관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IGW, 1990:25-26). 

이에 반하여 Meske는 "미래의 통일독일은 연구에 대한 큰 수요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1983∼1987년의 서독의 연구개발 
요원을 1995년까지 추정한 결과 동독의 현재 연구능력의 유지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Meske, 1990:109). 여기에서 그는 1995년경에 서독의 경우 최대 550,000명, 통일 독일의 경우 700,000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고 이같은 상황에서는 통일 당시 동독의 140,000명의 연구개발요원은 독일통일의 국가혁신체제내에서 충분히 위치를 잡고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동서독 과학기술통합을 대하는 西獨의 생각은 이왕 통일 독일의 국가체제가 聯邦制가 될 것이면 서독의 과학기술시스템이 
동독지역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국가혁신체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동서독 과학기술통합의 전제는 서독의 전
통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기초연구와 대학의 기초연구가 상호간에 補充的이며 獨立的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 결과 과학아카데미를 포함한 공공연구부문에 집중되었던 동독 연구시스템은 공공연구와 대학연구의 두 부문으로 나누어야 한
다는 입장이었다. 

2) 연방연구기술부(BMFT)의 역할 

동독 과학기술체제의 변환 및 동서독의 과학기술통합의 와중에서 연방연구기술부(BMFT)는 비록 소극적이었지만 나름대로 많
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동독의 총선 이후에 발생한 일련의 정치환경의 급변은 연방연구기술부에게 대단히 빠른 행보를 하게 만
들었다. 이 부처는 이미 3월부터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동독의 과학기술체제의 문제를 局(Referat)차원에서 준비하기 시
작했다. 또한 각료회의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동서독 科學技術 協力政策을 요구하였다. 

동서독의 과학기술담당 장관은 네 번에 걸쳐 교환방문을 하면서 미래의 "양 독일의 연구 및 기술의 공동번영"의 문제에 관해 심
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같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두 장관은 매월 회동하고, 베를린에 共同 事務局을 설치할 것을 합의하였
다. 이같은 협력의 주안점은 결국 "통일 독일의 未來 科學技術風土를 어떻게 만드는가" 였으며 여기에서 핵심은 ①공공 연구의 통
합 및 ② 인력의 통합 문제였다. 여기에서 과학아카데미(AdW) 組織構造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심이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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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간헐적으로 과학아카데미의 변화시 人員減縮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나 연방연구기술부는 이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
으며, 그 결과 적어도 5월말까지만 해도 과학아카데미의 미래는 열려 있었다. 특히 연방연구기술부는 양독의 과학기술체제의 공
동번영이 아래로부터 이루어질 것을 옹호하였다. 이 점에서 과학아카데미의 개혁과정도 自體的인 動力(Self-dynamism)을 바탕
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랬다. 그러나 6월에 접어들면서 정치적인 상황이 급변하면서 연방연구기술부(BMFT)는 동독 국가 혁신체
제의 전면적인 개편을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3) 서독 공공연구기관들의 활동 

막스플랑크연구협회, 프라운호퍼연구협회와 같은 서독의 공공연구기관들도 동서독 과학기술통합에 대비한 自體計劃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막스플랑크연구협회(MPG)는 상당히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고 과학아카데미(AdW)와의 연계를 막으려 노력
하였다. 이는 그동안 이 기관이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2년간 과학아카데미와의 협력 및 과학자 교환 등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
였기 때문이다. 막스플랑크 연구협회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과학아카데미와의 협력 노력은 아카데미 구집행부가 막스플랑크연
구협회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내놓아 결렬되었던 적이 많았다. 

이에 반하여, 프라운호퍼연구협회(FhG), 대형연구센터들은 동독의 공공연구기관과의 협력에 매우 적극적이었고 실제로 이들의 
협력은 상당히 진전되어 물질적 지원, 과학자 교환에까지 이르렀다.(Mayntz, 1994:71). 

4) 과학아카데미의 준비 

독일 統一條約의 협상이 시작될 무렵에 동독정부는 과학아카데미(AdW)가 개혁되어야 하지만 전면적으로 해체되어야 한다는 의
견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정부는 과학아카데미의 편이 아니었다. 과학아카데미 역시 스스로의 내부 개혁에만 신경
을 썼고 통일된 목소리로 대외적인 협상을 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만들어진 과학아카데미 정관은 동
독정부에 의해 뒤늦게 인준을 받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정관을 바탕으로 선출된 신임 원장도 뒤늦게 취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아카데미는 6월에서야 독일통일이 자신의 존속을 위협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들은 내부적인 문제들
로 인하여 서독 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통일된 안(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이들은 서독의 의사결정자들이 과학아카데미
를 연구소 집단으로 존속시키는 것에 항상 비판적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눈치 챘다. 과학아카데미가 동서독 정부들로부터 자
신의 生存戰略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機會의 窓이 아직 열려있던 5월에 서독의 공공연구풍토에 적합한 자신의 위치에 
관한 매력적인 청사진을 제출하고, 통일조약에 자신의 희망사항을 문서화했어야 했다. 

4. 통일조약 협상과 독일 과학기술통합 

1) 통일조약의 협상체계 

통일이 현실성 있게 다가오면서 동서독 과학기술계의 주요 기관들은 이것이 통일독일의 과학기술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에 관해 심각하게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과학아카데미(AdW)의 미래를 결정짓는 협상시스템은 통화통합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며칠전인 1990년 6월 6일에 공식적으로 시작된 통일조약(Einigungsvertrag)협상의 전체적인 틀에 의해 결정되었
다. 

석달이 채 못되는 동서독의 강도 높은 협상의 결과 8월 31일 이른 아침에 통일조약이 공식적으로 조인되었다. 이같은 시간일정
은 통일조약의 협상이 얼마나 시간의 압력을 받으며 이루어졌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통일조약의 협상과정에서 동독 과학기술
의 미래에 대해서는 별다른 배려가 없었으며, 동독의 연구시스템, 특히 과학아카데미의 미래에 대한 협상은 정치적 이해의 뒷전으
로 남게 되었다. 그 결과 동독의 과학기술체제의 미래에 관한 문제는 서독의 제안대로 조약 제38조에 문서화되었다. 동서독 통일
조약 제 38조는 다음과 같다.7) 

① 과학과 연구는 통일독일에 있어서도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 통일조약 제 3조에 의해 정의된 지역8)에 경쟁력 있
는 연구기관들을 유지하면서 과학과 연구에 대한 필요한 혁신을 위해 과학자문회의(WR: Wissenschaftsrat)에 의해 이들 공공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를 1991년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각각의 결과는 순차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 규정들은 이같은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통일조약 제 3조에 정의된 지역의 과학과 연구가 통일독일의 공통의 연구구조 속으
로 통합되게 할 것이다. 

② (동독지역의 서독으로의) 편입이 발효됨과 함께 동독의 과학아카데미(AdW)의 고문단 (Gelerhrtensozietaet)은 연구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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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타의 기관으로 분리된다. 동독 과학아카데미의 고문단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은 주정부 법에 따른다. 1991년 12
월 31일까지 해체되거나 변환되지 않은 연구기관 및 기타의 기관들은 동 기일까지 조약 제3조에 언급한 지방정부의 연구기관으
로 존속한다. 이들 연구소 및 기관들에 대한 전이자금 (Uebergangs-finanzierung)은 1991년 12월 31일까지만 보장된다. 이 
자금은 1991년 중앙정부와 조약 제1조에 언급된 지방정부들에 의해 마련되었다. 

③ 동독의 과학아카데미 연구소들 및 기타의 기관들에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들과의 노동관계는 이들 연구소 및 기타의 기관들이 
이양될 지방정부들과 한시적인 노동관계로 1991년 12월31일까지 유지된다. 이 조약 부록 1의 사항에 있는 이같은 노동관계의 
정상적인 혹은 비정상적인 해지 권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동독의 건설아카데미와 농업과학아카데미 및 보건·농림부 산하의 연구기관들에 대해서는 제1절에서 제3절까지가 적절하게 적

용된다. 

⑤ 연방정부는 지방정부들과의 협상을 바탕으로 헌법 91b조에 근거한 연방정부-주정부-협의(Bund-Laender-
Vereinbarungen)를 수정 혹은 새롭게 체결하여 교육계획, 범지역적인 중요성을 가진 과학연구기관 및 연구과제의 진흥을 조약 
제2절에 언급된 지역으로 확장하는 목표로 받아들인다. 

⑥ 연방정부는 서독에서 효과가 실증된 연구진흥의 방법 및 프로그램들은 가능한 한 빨리 독일 전체에 적용하고 조약 제2절에 언
급된 지역의 과학자들 및 연구기관들이 현재 진행중인 연구진흥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⑦ 동독의 편입이 효력을 발생함과 동시에 동독의 연구자문회의(Forschungsrat)는 해체된다. 

統一條約 第38條는 과학아카데미가 중앙집중적인 연구단체로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버렸다. 서독은 다
양한 공공연구단체를 가지고 있는바, 서독의 틀에서는 중앙집중적인 연구단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과학아카데미가 
동독지역에만 국한된 기관으로서 존속할 가능성은 있었다. 이것은 특히 동독이 서독과 國家 對 國家로 통일을 이루었다면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Mayntz 1994:104). 

그러나 동서독 통일은 동독이 서독의 聯邦制에 編入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동독에서는 5개의 주가 동시에 협상에 나
섰고, 그 결과 협상에 있어서 통일적인 대응능력이 부족하였으며, 결국 과학아카데미에 대한 공동의 관리를 위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아울러 동독의 정부부처, 아카데미(Akademie)들, 대학들간에 자신들의 역할에 관한 제도적인 의견합일이 없었
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들이 지녀왔던 정체성은 경쟁과 생존의 위협이 함께 닥치는 새로운 자본주의적 환경속에서는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 

2) 독일 과학기술통합의 전제: 평가와 해체 

동독의 과학아카데미 연구기관들을 마찰 없이 서독의 새로운 管理機構속에 統合하는 것은 동서독 연구관계자 모두에게 심각한 문
제였다. 통일조약의 협상 초기부터 과학아카데미(AdW)의 변환은 個別硏究所에 대한 진단 및 평가에 바탕을 두고 있었고, 이 연
구소들은 이같은 진단이 마무리될 때까지만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 허용되었다.9) 여기에서 연방연구기술부(BMFT)는 기본적으
로 동독의 硏究潛在力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BMFT는 동독의 연구잠재력 유지를 위한 자체 支援手段을 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독의 연구단체들도 과학아카데미 연구기관들에 대한 평가·계획활동을 강력히 지원하고 나섰다. 

과학아카데미 산하 연구기관들에 대한 평가 및 변환을 市場機能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政府가 강력히 介入할 것인가의 측면을 살
펴보면 1990년8월까지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진술한 바와 같이 서독의 프라운호퍼연구협회와 대형연구기관
들은 동독의 연구기관들의 인수 및 새로운 연구기관들의 인수 및 새로운 연구기관의 설립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1990
년 8월 이후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특징지어진다. 통일조약 제38조에 따라 과학자문회의가 동독의 과학기술체제의 평가
를 담당하게 되었다. 동독 측에서도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고, 제안서를 마련하였지만, 이는 체계적이지 못했고 매우 단편적이었
다. 이 기구가 평가를 맡은 것은 그동안 동독 측의 계획경제적인 소극적 자세에도 상당히 기인하였다.(Mayntz, 1994: 127). 

한편 과학자문회의(WR)가 동독의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評價를 담당한다는 것은 공식적인 협상이 진행되기 이전에 이미 결정되
어 있었으나 獨立된 委員會를 결성하여 독립된 평가를 수행한다는 등의 다른 대안도 제시되었다.10) 과학자문회의는 그동안 연방
연구기술부(BMFT) 및 지방정부들의 요청으로 독일의 국가혁신체제에 관한 평가를 활발히 수행,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그동
안 평가에 관한 많은 지식을 축적하고 있었으며 동독의 국가혁신체제 전체에 관한 제안을 한다는 점에서 이 기구에 의한 평가는 
적절하다고 인정되었다. 과학자문회의도 동독의 기관들에 관한 평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처럼 과학자문회의를 평가주체로 선정한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기구가 서독 과학기술계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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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컨센서스를 얻고 있으며 機關評價를 해본 유일한 기구였기 때문이다. 물론 평가기관으로서 독일연구협회(DFG)를 들 수 있으
나 이 기구는 기관평가보다는 프로젝트 평가에 치중하여 왔으며, 무엇보다도 이 기관은 동독에 대해 관심이 적었다. 연방기술연구
부(BMFT)와 같은 특정행정부처에 의한 평가도 예상해 볼 수 있었으나 이 경우에는 관할 업무영역을 둘러싸고 다른 부처와 갈등
의 소지가 있었다. 또한 특정연구단체11)에 의한 평가의 경우에는 이들이 자신들의 재정지원의 문제에 더 집착할 것이며 이는 다
른 연구단체들과 마찰의 소지가 클 것이라는 점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이 점에서 과학자문회의(WR)는 독일의 과학기술체제 내에
서 과학기술계의 조율된 이해를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되었다. 

5.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통일이라는 매우 급격하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은 국가혁신체제(NSI)내의 주요 구성요소들에게 현재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좋
은 기회를 제공해준다.(Meyer-Krahmer, 1992; Mayntz, 1994; 정선양 등, 1996). 통일은 서로 다른 두 국가혁신체제가 통합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통일국가의 과학기술능력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상당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동서독의 과학기술통합을 준비하는 노력을 살펴보았다. 무엇보다도 두드러지는 특징은 서독 정부 및 연구단체들
이 자신들의 현재의 구조적인 정체성(identity)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그들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거나 이를 통해 자신들의 업무의 
분포를 변경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결과 동독의 이용가능한 과학기술잠재력이 크게 파괴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하
게 되었다. 그러나 동서독은 서로간의 협상과정을 통해 동독의 과학기술능력을 유지, 보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 이같은 노력에서 우리는 한반도 과학기술통합을 준비하는데 유용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통일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다양한 형태의 과학기술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이 필요하다. 동서독의 경우에도 서독정부는 통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1987년에 이미 동독에 대한 "과학기술협력 촉진프
로그램"을 시행하여 다양한 형태의 과학기술협력이 이루어졌다. 우리 정부도 이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남북한의 공동연구, 과
학기술자의 교환, 북한 연구기관들에 대한 자문 및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남북한 과학기술통합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북한의 과학기술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북한 과학기술체제의 自發的인 改革
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과학기술계는 국제과학기술계로부터 단절되어 있으며 연구개발활동이 우리와 매우 다른 정치
적 논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북한의 과학기술계가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과학기술의 논리에 충실하
고 국제 과학기술계와 접촉을 활발히 하며 과학기술체제의 변환이 필요하다. 우리정부는 과학기술협력활동을 통해 북한의 과학기
술계가 자발적으로 변환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 과학기술계에 순수한 과학기술적인 논리가 활발히 적용되면 남북한
의 과학기술통합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며 많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통합의 구체적인 준비를 위해 북한의 과학기술체제 및 과학기술수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같은 평가는 남북한의 과학기술협력이 어느 정도 활발해질 경우에 남북한간 및 세계의 관련 전문가들의 풀을 형성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평가활동의 주체를 민간기구로 할 것인가 혹은 정부기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본 논문
에서 살펴본 독일의 경우에는 준공공기구인 과학자문회의가 동독의 과학기술체제 및 수준을 평가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이 기구
가 그동안 서독의 과학기술체제의 기관평가를 활발하게 수행하여 온 유일한 기구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독의 과학자
문회의에 상응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같은 기관평가의 경험이 거의 없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과학기술통합
을 대비하고, 단기적으로는 우리 남한의 과학기술계 기관평가(機管評價)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기관평가를 전담할 수 있는 전
문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과학기술통합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세심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준비의 출발점은 科學技術協力의 活
性化이다. 과학기술분야는 정치적인 요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는 점에서 다른 분야보다도 어렵지 않게 협력을 활성
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치적인 영향이 장애가 된다면 다양한 과학기술분야 중에서 이같은 영향을 받지 않을 분야, 예를 들
면 환경기술, 공공복지기술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과학기술협력의 과정속에서 북한 과학기술체제
의 점진적인 변환을 유도하고 과학기술통합의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하여 세심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같은 준비는 21세
기 知識基盤社會에 한반도 통일이 다가왔을 경우 남북한 과학기술통합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한국이 세계경
제를 이끌어가는 선진국이 되는데 크게 공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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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혁신체제팀장, 책임연구원, 과학기술정책학 박사(Tel: 02-250-3072/ e-mail: sychung@stepimail. stepi. re. kr)

주석 2) 물론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기 이전에도 동서독의 과학기술협력은 있었으나 본 논문이 과학기술통합을 대상으로 하고 있
고 베를린장벽 이후 통일이 가시화되어 동서독의 과학기술협력관계가 매우 활발해졌다는 점에서 과학기술협력기 시점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부터 잡는다. 

주석 3) 서독의 공공연구기관들은 크게 대형연구기관, 막스플랑크연구협회, 프라운호퍼연구협회, 청색목록연구기관으로 나누어
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선양(1995)을 참조할 것. 

주석 4) 대표적인 연구진흥기관으로 독일연구협회(DFG)를 들 수 있다. 

주석 5) 실제로 과학기술연구기관 스스로의 개혁 노력은 과학기술통합의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상당한 공헌을 하고, 이 논리는 북
한의 과학원을 비롯한 공공연구기관들도 통일에 앞서 개혁을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주석 6) 무엇보다도 기존의 아카데미 경영진들은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적어도 개혁주의자들의 눈에는 이들을 통한 개혁
이 정당성을 잃어버린 것으로 비추어졌고, 무엇보다도 대외적으로 협상능력을 가진 경영진을 가지지 못한 과학아카데미는 외부환
경에 대한 대응 및 정부와의 협상문제보다는 점점 더 내부적인 구조변화에만 신경을 쓰게 되었다. 

주석 7) 동서독 통일조약전문에 관해서는 다음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 regierung (1990)을 참조할 것. 

주석 8) 동독지역의 5개 주를 의미함. 

주석 9) 이른바 "전이자금"에 의해서 였다. 

주석 10) 이같은 독립된 평가기구가 만들어졌다면 동독 과학아카데미를 비롯한 동독 출신의 전문가들의 평가기구 및 평가업무에 
대한 참여가 확대되어 아카데미들의 생존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주석 11) 예를 들어 막스플랑크연구협회의 한 연구소가 평가업무를 담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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